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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 2016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33 ，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01 o 
ïT" 

1. 처분의 경위 

1) 소장에 기재왼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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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 B 임야 23，063m'와 C 임야 11，706m'(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D. E. F. G. H. L J의 공유(지분 각 7분의 1)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 

쳐져 있었다. 

나. 그런데 D, E, F(2002. 2. 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인 원고， G의 

아들인 K은 2010. 12. 15. 선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보존하기 워 

하여 D, E, F, G의 공유지분을 자신들의 합유로 변경하는 내용의 L 합유(재산) 약정 

(이하 ’이 사건 합유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2. 17.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합유지분을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 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6조 제 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으로 보아 2016. 9. 23.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재산세 54.960원， 지방교육세 10，990원 

합계 65，950원， 2013년 귀속 재산세 55，050원， 지방교육세 11 ，010원 합계 66，060원， 

2014년 귀속 재산세 56，030원， 지방교육세 11，210원 합계 67，240원， 2015년 귀속 재산 

세 55，530원， 지방교육세 11， 110원 합계 66，640원 ， 2016년 귀속 재산세 56，200원， 지방 

교육세 11 ，240원 합계 67 ，44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2, 4 내지 7호증 을 제 1， 2, 4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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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0. 12. 17. 이 사건 합유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1990. 1. 1.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구 지방세법 제 106조 제1항 제3호 (냐)목， 지방 

세법 시행령 제 102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고의 합유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 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제5호 (나)목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 

보호구역의 임야’를 들고 있으며， 제6항은 그 구체적인 범위를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1990. 1. 1. 이후에 해당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D 원고가 망인의 사망 후 약 

8년 동안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다가 2010. 12. 17.에 이 

르러서야 변경계약(이 사건 합유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친 점，(2) 원고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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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셜 

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원고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M， N, 0 , P, Q)을 대라하 

여 이 사건 합유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거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망인의 공 

유지분을 단독상속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지방세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정한 ’1990. 1. 1.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합유지분을 분리과세대 

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 

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 박종환 

판사 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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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팀 구 지방세법 (2이6. 12. 27. 법률 제 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L~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멀도합산과세대상: 고}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 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 

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 • 연구 • 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 •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 • 전 • 답 •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임야 

다. 제 13조 저1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저11 호에 따른 공잠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 

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저1111 조(세율) 

F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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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 @ 재산세는 제 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으로 한다.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쩨표푼 셰 
1::1 
흩i 

5 ， 000만원 。l하 I ，DOD분띄 a 

5 ， 000만뭔 초과 1 먹뭔 0]하 10만원 +5 ，DOO민뭔 축괴굽맥펙 1，000분의 3 

1 억원 호과 Z5만뭔 +1 먹원 호괴급액헥 I ， DDD분쩍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셔l표푼 세 물 

a먹뭔 0]하 1 ，0DD분외 a 

Z먹뭔 초과 10먹뭔 0]하 ~D만뭔 +Z먹뭔 초과금액의 1 ，000분텍 3 

lD 먹뭔 초과 ZBD만뭔+ lD먹뭔 초괴듬맥웹 I ，DDD분헥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 .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1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으1 1 천분의 2 

回 지방세법 시행령 

범위〕 저1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정하는 막 호에서 다음 정하는 임야”란 ”대통령령으로 나목에서 저11 항 제3호 저1106조 법 @ 

밑야를 말한다. 

다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5. 

제한보호 .= 
근5 보호구역 군사시설 01 

5ξ 따른 군사기지 보호법에 및 군사시설 나. 군사기지 

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 일 이 @ 저11 항 저12호 라목 • 바목 및 저12항 제4호 • 제6호에 

닙게 
t::::I 

저11 항 저13 

경우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한정하고， 옆
 

커
λ
 

포함한다)하는 

해당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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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1990년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여 인하여 인합병으로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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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저1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 일 이전부터 소유( 1990년 1월 1 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 

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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